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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｢공공주도 3080+｣ 사업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가

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>

◈ 소유권 넘길 때마다… ‘2.4 공급대책’ 취득세 폭탄(서울경제, 4.11)

ㅇ 공공시행 사업 취득세 면제근거 없어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

ㅇ 토지주도 민간 개발보다 세금 더 내 불리

□ 정부는 공공주도 3080+ 대책 수립 시, 대책에 따른 공공 시행

사업의 토지주 및 시행자가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사업에

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

협의하였습니다.

ㅇ 이에 따라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

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□ 다만, 세법 개정은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

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,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책 관련

법안이 개정 되는대로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

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이 보도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주택정책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